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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▶ 2010년 1월 1일, OECD DAC의 정식 회원국 가입에 따른 ODA의 언타이드화 확대는

원조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

- ODA의 높은 구속성 비율로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2010

년 12월「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」을 수립, ODA의 언타이드화 로드맵을 발표함.

- 로드맵상 2015년까지 전체 ODA의 75%(유상원조 50%, 무상원조 100%)까지 언타이

드를 확대하고자 함.

▶ 우리나라 ODA의 경우 2007년 이후 언타이드 비중이 급격히 증가. 2011년에

는 51.1%(약정 기준)가 언타이드로 지원되어 로드맵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

- 2011년을 기준으로 무상원조의 경우 68.4%가, 유상원조는 46.3%가 언타이드로 지원

-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이 더 커 시공부문에 대

한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.

▶ 현재 ODA 재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

향후 ODA 재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.

반면, 일본의 예를 볼 때, 우리 기업의 수주 비중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.

- ODA는 발주자의 금융 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중견

및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 수주 기회 제공

- 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.25%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함.

- 이미 ODA의 90% 이상이 언타이드인 일본의 경우 전체 ODA 재원 사업 중 일본 기

업의 수주 비중은 30% 내외에 불과

▶ 현 정부 대응책의 경우 대부분 방어적인 대책들로 기술 유출의 부작용도 있

음. 따라서 민간과 연계한 PPP 사업에의 지원 및 투자 확대, 기술 협력과

유상지원의 연계 강화, 그리고 설계/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(수출) 등 보다

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 수립이 요망됨.

- 정부가 제시한 대응책인 기술 협력, 전문가 파견, 초청 연수 등이 우호적인 입찰 환

경 조성에 기여하나, 수원국 기업의 기술 복제로 현지 경쟁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

으며, 직접적으로 수주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
- ODA 자금을 통한 출자금 대출, 일부 PPP사업에 차관 제공뿐 아니라 PPP사업을 위

한 SPC 지분 투자까지 민간과 연계한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, EDCF 재

원사업의 수주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과의 연계, 근본적인 수주 환경 개선 등 필요


